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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

담당 이은미 장 

논평 부정청탁 지법 시행령안 와 로비문화 일 것으로 기 돼

총 쪽

1. 국민권익 원회(이하 권익 )가 어제(5/9) 부정청탁  품 등 수수의 

지에 한 법률(이하 부정청탁 지법) 시행령(안)을 입법 고 했다. 시행

령(안)으로 제시된 음식물․선물․경조사비 가액기  등은 사회통념에서 크

게 벗어나지 않은 수 이며, 특정품목에 외 기 을 두지 않은 것 한 

정 이다. 

   참여연  행정감시센터(소장: 장유식 변호사)는 부정청탁 지법 시행으로 

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, 로비문화를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, 

근거 없는 경제 축을 이유로 법 시행과 부패기 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

된다고 생각하다. 더불어 시행령(안)이 마련된 만큼 법이 잘 정착될 수 

있도록 만 을 기해  것을 권익 에 요청한다.

2. 최근 박근혜 통령은 경제 축을 이유로 법 개정을 주문하 는데, 과연 

부패근 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. 

   세월호 참사 후 피아 문제가 드러나자 부정청탁 지법의 국회처리를 

구보다 강력하게 구했던 박근혜 통령이 지  와서는 법 시행을 후

퇴시키려 하고 있다. 

  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공공 부문 부패 수 을 평가한 한국의 

2015년도 부패인식지수(CPI)는 100  만 에 56 으로 2014년 55 과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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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해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OECD 평균 69.6 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

다. 순 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 로 하 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

이 듯 부패와 련해 정책  단을 달리할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 법 

개정을 주문하는 것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.  

3. 한 박근혜 통령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경제 축을 법 시행의 반  

논리로 내세우고 있지만, 부정청탁 지법이 경제를 축시킨다는 직

인 근거는 없다. 오히려 부패만 해소 되도 잠재성장률이 상승된다고 한

다. 경제연구원이 매주 발행하는 경제주평보고서(2012,5,25) 부패와 

경제성장 편에는“법·제도 개선 등 부패 방지 노력으로 OECD 평균 수

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(국내총생산)는 138.5달러, 

연평균 성장률은 명목 기  약 0.65%포인트 상승시킬 수 것으로 기 된

다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E 평균 수 만큼 개선된다면 4% 내외의 잠재

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히고 있다. 

   물론 시행 기에는 일시 인 소비 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. 그러나 장

기 으로는 법 시행으로 공직 사회 부패가 어들면 경제성장에 더 정

 향을 미칠 것이다. 

4.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부정청탁 지

법을 시행도 해보기 에 이런 런 이유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. 법 시

행 이후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. 지 은 경제 축을 이유로 

법 시행에 발목을 잡기 보다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, 법이 잘 

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임을 박근혜 통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. 

끝. 


